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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법 50인(억) 미만 적용유예 연장 

문제점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기자 간담회 

● 일시 : 2023년 12월4일 (월) 오후 2시

● 장소 : 금속노조 4층 회의실 

●  주요 내용 

-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보수 양당 (국민의 힘. 더불어 민주당)  입장 비판 

-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투쟁계획 

(1) 취지 

-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 72%의 찬성으로 제정되었으나, 2021년 제정부터 3년 가까이 반대를 위

한 반대 공세가 계속되어 왔습니다. 위헌 논란,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, 노동부 중대재해처

벌법 TF 발족,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등이 사실상 힘을 잃자 이제는 50인(억) 미만 사업장 

적용유예 연장 원 포인트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

- 사업주 단체는 스스로가 한 실태조사 결과를 뒤집고, 적용유예 연장만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

발표하고, 언론은 경영계의 보도자료만 기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. 노동부는 자체 발주 조사 결

과를 발표하지 않고, 경영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장수용 입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. 보수 

양당은 오로지 총선의 유불리만 따지며 적용유예 연장 논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. 

-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,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입

니다. 이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영계, 노동부, 보수 양당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와 민주노총

의 대응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.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

(2) 주요 내용 

○ 경총, 중기 중앙회의 사업주 대상 조사의 실제 내용 및 비교 분석과 여론 호도 사례 

○ 노동부 1,442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과 노동부 연장 수용 의견서의 문제점 

○ 중대 재해 사례에 기초한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

○ 국민의 힘.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의 문제점과 비판 

○ 민주노총 대응 계획 


